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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지난 1월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1월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130명은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라는 제목의 성명

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대한

변협 회장을 역임한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다.

변호사들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 개

편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 수사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

가?”라며 “현 정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 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

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130명 

“文정권 검찰 인사는 수사 방해,  

법치 유린 중단하라” 법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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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 국

민이 준 권력이다.”라며 “(인사권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

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反)하는 것이

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면서 ‘역사를 보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

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